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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솔지 발표자의 『분단체제, 민족의 배신과 민주주의의 억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서의 분단체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제시해준다. 이는 현 시국에서 표출되는 ‘태극기집회‘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분단국가주의를 스스로 내면화함으로써 국가
장치와 의회의 무능에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촛불’을 비판”으로 일명 ‘태극기부
대’를 해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발표자는 ‘민족’의 발전사를 논하면서 현대 민주공화
제의 주체를 국가가 차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유신체제가 ‘민족’의 상징과 ‘국가’
의 상징을 독점하고 철저히 국민을 배제시킨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상적
인 민주주의의 모델로 발표자가 상정한 ‘자기통제’ 수준의 직접민주주의로 성숙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분단상황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 시국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묻어 나온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글에 많은 공감을 갖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쉬움도 남는다. 우선 좀 더 분단문제에 왜곡된 ‘민족’논의에 집중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4장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의 논의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대의제의 
위기를 언급한 것은 논점을 흐리게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별도의 설명 없이 병렬적으로 논
의됨에 따라 ‘민족’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는 발표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대의제 위기현상을 ‘민족’문제와 연관해서 긴밀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제외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
단문제를 다루면서 남한의 사례에만 편중된 문제이다.
 분단문제에 있어 포괄적으로는 한반도와 디아스포라가 그 대상이 되겠으나, 협의적으로는 최
소한 남북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족’에 대한 ‘국가’로의 독점현상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사실 박정희의 ‘유신체제’의 대척점에 있는 쌍둥이 같은 존재다. 백낙청이 
지적한 대로 ‘적대적 공생관계’란 표현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주체사상이 가능했던 것은 김
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이력이 신격화되면서 가능했다. 그것을 곧 ‘민족의 아버지’ 이자 ‘태양’
으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민족적 자긍을 북한당국은 전 인민이 아닌 ‘수령’과 그 후계자에게만 
집중시켰다.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배타성을 더욱 배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위 ‘떡밥’을 
남한의 반공보수층 일부에선 ‘민족=빨갱이’로 몰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분
단체제의 문제와 해결에 있어서 남한 못지 않게 북한의 문제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의 
문제는 개별적이면서도 동시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발표자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분단체제의 해체를 긴밀하게 결합하자는 마지막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현 시국도 그 기원은 40년동안 이어진 유신의 그림자이다. 분단은 끊
임없이 주체를 ‘국민’(또는 민중)에서 ‘국가’중심으로 환원시키는 반 민주적인 구조이다. 따라
서 분단문제를 두고 민주주의의 발전만을 논한다면 언젠가 그 ‘유리장벽’에 막혀 또 다른 좌
절을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동시에 발표자의 결론에 첨언하자면 북한에서도 어떻게 민
주적인 환경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도 고민했으면 한다. 현 북한정부는 인민의 대표자로서 한
국정부로는 일종의 ‘국가 대 국가’로서 협상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로 인정되어서도 곤란하다. 최근 김정남의 독살에서도 보듯 김일성으로 이어지
는 삼대 세습은 인민의 권리 보단 통치자의 위신에 국가권력이 낭비되는 현장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따라서 분단문제의 해소에 있어 남한의 민주주의 성숙 못지 않게 북한의 인민이 민주
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 다변화된 연구실천이 필요하다.


